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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장기간에 걸친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송전선로 입지 갈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사례 연구에 그침으로써 송전선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

적 관계에 대한 일반화 가능한 모형을 도출하는 데는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입지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참여가 입지 수용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송전선로 입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모델링

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투명한 정보의 제공, 정부에 대한 신뢰, 사업자에 대한 

신뢰, 적절한 의사소통이 참여를 매개로 송전선로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명한 정보 제공, 정부 및 사업자에 대한 신뢰는 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는 송전선로 수용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송전선로 입지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입지 수용성 제고 방안들을 설

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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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적인 합리적 정책이론의 시각에서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최적의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은 단순히 이를 수용하기만 하면 되었다(Schön & 

Rein, 1994). 정부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따라서 대안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은 

단순히 소모적이며 갈등만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과정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는 정부가 시민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Creighton, 2005; Insua et al., 2008). 이러한 시각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DAD 

(decide-announce-defend) 방식의 결정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즉, 과거 정부는 일방적

으로 정책을 결정한 후, 이를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방어 논리를 내세워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정

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DAD 방식의 정책결정은 대부분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왔다. 

특히, 국책사업에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

대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

우가 빈번하였다. 최근의 원전 건설, 송전선로 건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드(THADD) 배치 등

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들은 공급자 중심의 DAD 방식 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의 비용이 얼

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이다. 이러한 정책갈등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보상 중심의 갈

등관리 기제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져 주었다. 동시에, 이

러한 치명적인 갈등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참여와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문

제해결 방식의 도입 목소리 역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사회의 복잡화, 다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ill-defined), 인과관계가 모호하며, 다루기 힘든(intractable) 경우가 대부분이다(심준섭 외, 

2018). 더욱이, 참여적 거버넌스 패러다임 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정책과

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요구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민은 사회문제들에 대해 정부-시장

과 함께 공동의 문제해결자로서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 더 

이상 시민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단순히 수용하는 소극적인 객체가 아니라, 분명한 요구를 

표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변화되고 있다(김지수･심준섭, 

2014).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는 정부에 대한 만족감, 공공지출의 효용성, 및 투명성을 증

대시키며, 또한 정책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증대시킨다(Arnstein, 1969; Insua et al., 2008; Renn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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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공갈등 유형 중에서도 특히 송･변전시설 등과 같은 선형 갈등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

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발생하며, 따라서 다루기 힘든 정책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송

전 시설 입지의 경우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따라서 주민참여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갈등 유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은 송전선

로 입지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가 정책 대안에 대한 수용성을 증대시키는가? 주민들은 왜 참

여하는가? 어떤 요인들이 참여를 이끌어 내는가? 지금까지 송･변전시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

부분 갈등관리 관점에서 사례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국내의 송전선로 입지갈

등 선행연구들은 송전선로 갈등의 장기화 요인(조성배, 2012), 갈등의 원인(심형구, 2013), 갈등 

조정방안(이선우･홍수정, 2012), 형평성 관점의 접근(엄은희, 2012; 이화연･윤순진, 2013), 이해

관계자들의 인지 격차(최흥석･임효숙, 2014), 입지선정 의사결정 절차(김지수･심준섭, 2014), 갈

등관리 방안(안형찬･김석은, 2014) 등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송전선로 갈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사례연구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양적방법을 이용해 분석된 사례는 소수에 불

과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송전선로의 입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원전, 폐기물 처리장 등의 NIMBY 시설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송･변전시설의 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송･변전 시설의 입지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참여를 통해 입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송･변전시설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참여

참여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인 ‘민주주의의 결손(democratic deficit)’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체이기도 하다(Arnstein, 1969)1). 특히, 시민참여는 정부의 결정을 

보완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한다(Creighton, 2005; Insua et al., 2008; 오세덕, 

1999). 

1) 민주주의 결손은 대의 민주주의 하의 정부 조직과 기관들이 운영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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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초기 연구에서 Arnstein(1969)은 권력의 재분배 

측면에서 시민참여에 접근하고 있다. 그는 시민참여는 시민권력(citizen power)의 범주적 용어로

써, 권력을 가지지 못한 시민들이 풍요로운 사회의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중요한 사회적 개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Verba & Nie(1972)는 정책결정자의 충원 또는 정책선택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시민들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Creighton(2005)은 참여를 시민들

의 관심사, 요구, 가치 등이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과정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받

는 더 나은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쌍방향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Barnes & 

Kaase(1979)는 시민참여를 정치적 행위로 보고, 각 시민이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지는 자발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투표와 같은 참

여활동 뿐만 아니라 투쟁, 폭력적 활동도 참여의 형태로 보았다. Parry et al.(1992)도공공정책의 

형성,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민

의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Scaff(1975)는 참여를 공동체의 이익증진을 위한 상호작용적 참

여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영향력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적 활동으로서의 참여로 구분하고 있

다.

이처럼 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전제들이 공유되고 있

다. 첫째, 참여는 정치적･분야별 전문가의 행위가 아닌 일반 시민의 행위를 의미한다. 둘째, 참여

의 목적은 공공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셋째, 참여는 비활동적인 의식이나 태도

에 대한 것이 아닌 정확하고 명시적인 행동 또는 활동에 대한 것이다. 넷째, 정부에 대한 지지 

뿐만 아니라 반대 행위도 참여의 일부분이다.(Barnes & Kaase et al., 1979; Conge, 1988; 

Creighton, 2005; Milbrath & Goel, 1977; Parry et al., 1992; Scaff, 1975; Verba & Nie, 

1972)

참여는 시민의 개입 정도와 책임 수준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Arnstein, 

1969; Creighton, 2005; Insua et al., 2008). 참여의 유형에 대한 최초의 연구에서 

Arnstein(1969)은 시민참여의 사다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시민참여의 수준을 가장 낮은 수

준의 참여인 조작(manipulation)에서부터, 치유(therapy), 정보 제공(informing), 협의

(consultation), 회유(plac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권력 위임(delegated power), 시민통제

(citizen control)의 8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는 조작과 치유는 비참여로, 정보 제공에서 협의까지

는 명목적인 수준의 참여로, 파트너십에서 시민통제까지는 실제 시민권력이 행사되는 참여로 분

류하였다.

Creighton(2005)은 참여를 대중에 대한 정보 제공, 대중의 요구 반영, 문제해결 과정에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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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합의의 개발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은 정부가 대중에게 일방

적으로 정보를 공급하는 형태이며, DAD 방식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Creighton(2005)은 

결정-발표-방어 형태의 정보 제공이 그 자체로 참여는 아니지만, 이러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

공되지 않는다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참여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다. 대

중의 요구 반영은 절차적 시민 참여와 관련되며, 대부분의 기관들은 공청회(public hearings)와 

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를 두 가지 참여 기제로 활용한다. 절차적 시민참여는 다른 참여 방법들이 

없을 때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협의(consultation) 및 협력적 문제해결(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시

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방식은 정부와 시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서로 소

통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 단계

는 반드시 정부와 시민 간 합의를 전제로 하지는 않으며, 시민들의 ‘이해에 근거한 동의

(informed consent)’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합의형성(consensus building) 

단계는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

해 만장일치의 합의를 모색하는 단계이다. 

비슷한 시각에서, Insua et al.(2008)은 시민참여의 수준을 정보 제공(informing), 협의

(consulting), 참여(participating), 결정(deciding)으로 구분하였다. 정보 제공 단계에서는 정부와 

시민간의 일방향 관계 속에서 정부가 웹사이트, 관보와 같은 수단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

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은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 단계는 연속적인 

행동의 쌍방향 관계로써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위한 이슈를 형성하며, 시민들은 여론조

사 등을 통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 참여 단계는 동시적인 행동의 쌍방향 관계로써 정부와 시

민이 정책결정의 내용과 과정의 설계에 함께 참여하는 단계이다. 시민들은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등의 참여기제를 통해 정부와 동등한 논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

부에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 단계는 정부와 시민간의 완전한 협력관계로써 이상의 세 가지 참여

활동들이 모두 포함되며 시민주도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시민이 개입하는 단계이다.

한편 다른 시각에서, Barnes & Kaase(1979)은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로 참여활동을 구

분하였다. 관습적 참여는 정부의 제도적 경로를 이용해 행해지는 참여를 말하며, 정치토론, 정당

지원, 집회참석 등을 포함한다. 비관습적 참여는 관습적 참여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활동

을 말하며 보이콧, 데모참가, 서명운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전영평 외(2003)

는 비슷한 관점에서 공청회나 주민투표제도, 선거 등 제도적으로 확립된 참여와 제도로 확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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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더라도 관행상 시행되는 비제도적 참여를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비제도적 참여는 다시 합법

적 참여와 비합법적 참여로 나뉘며, 비제도적･합법적 참여는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인가된 시위 

등이 있으며, 비제도적･불법적 참여는 폭력행위, 인가되지 않은 시위활동 등이 포함된다.

2. 시민참여의 결정요인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들이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정부 및 기관에 대한 신뢰, 정보 제공, 의사소통 및 참여기회 보장 등이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Caponio & Geffner, 1988; Cox, 2003; Creighton, 2005; Dornan, 

1997; Flynn et al., 1992; Freudenburg, 1993; Lijphart, 1997; Madison, 1982; Nye et al, 

1997; Shatturk, 1998; Thomas et al., 2008; Timpone, 1998; 김대욱･이승종, 2008; 김승일, 

2007; 김태훈･전인석, 2015; 박홍엽 외, 2007; 박희봉 외, 2003; 백종섭, 2002; 윤순진, 2015; 

이수장, 2005; 이양수, 2000; 이혜인 외, 2013; 이혜인･홍준형, 2013; 장수찬, 2002; 장현주, 

2008).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입지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

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 연구들을 토대로 송전선로 입

지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표 1>은 시민참여의 결정요인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독립변수 분석결과 선행연구

신뢰
(정부, 운영기관)

+
(정부) Cox(2003), 이혜인･홍준형(2013), 김태훈･전인석(2015)
(운영기관) Freudenburg(1993), Flynn et al.(1992) 

-
Timpone(1998), Nye et al(1997), 김대욱･이승종(2008), 이혜인 외(2013), 
이양수(2000)

+/- 박희봉 외(2003), 장수찬(2002)

정보 제공
+

Creighton(2005), Caponio & Geffner(1988), Thomas et al(2008), 윤순진
(2015)

-
Madison(1982), Shatturk(1998), Dornan(1997), 백종섭(2002), 박홍엽 외
(2007), 장현주(2008)

의사소통 + Lijphart(1997), 백종섭(2002), 김승일(2007), 이수장(2005), 윤순진(2015)

<표 1> 선행연구 정리

 

첫째, 정보의 제공이다. Creighton(2005)은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참여의 필요조건이라

고 규정하였다. 정보 제공 그 자체는 참여는 아니며,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충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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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되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Creighton(2005)은 판단에 필요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

공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참여는 참여자들에게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Creighton, 2005). Thomas 

et al.(2008)도 정보 제공은 정부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고 보면서도,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수록 참여가 증대된다고 보았다. 국내연구에서, 윤순

진(2015)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시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책결정 과

정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왜곡이나 불균형적인 또는 제한적인 정보의 제공은 정책결

정 또는 의제설정 단계에서 형식적이며 한정된 참여만을 이끌어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홍엽 

외, 2007; 백종섭, 2002; 장현주 200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H1:�정보의�제공은�주민참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둘째, 정부 및 에너지 생산･운영 기관에 대한 신뢰이다. 정부 신뢰는 정부가 시민의 뜻에 따라 

공공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한다는 믿음이다.(Hooghe & Stolle, 2013; Mayer, 2003; 이숙종, 

2006) 정부 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수 연구들은 정부 신뢰의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Cox(2003)는 정부를 

신뢰할수록 시민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시각에서, 

이혜인･홍준형(2013)은 정부 신뢰가 시민들의 제도적 참여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태훈･전인석(2015)의 연구에서는 정부 신뢰가 제도적, 비제도적 참여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봉 외(2003)는 정부 신뢰가 제도적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장수찬(2002)은 발전된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에서 정부 신뢰는 시민참여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만, 독재정권 등을 경험하여 시민참여가 부

정적인 측면을 확인한 경우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반대로 정부 신뢰의 부정적 영향을 제시한 연구로, Timpone(1998)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

을수록 제도적 참여의 관심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 신뢰와 참

여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대욱･이승종(2008)은 정부 신뢰

가 제도적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양수(2008)은 정부의 신뢰가 

비제도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시민의 의사표출이 아닌 정치 저항에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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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참여하는 항의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함께, NIMBY 시설의 경우 해당 과학기술의 생산 및 운영기관에 대한 신

뢰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Dawson & Darst, 2006; Tanaka, 2004).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시설의 위험관리에 대한 신뢰는 주민들의 위험인식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Flynn et al, 1992). 위험관리 기술이 신뢰하기 어려울수록 시설의 위험성은 크게 인식되고, 시

설 입지에 대한 논의 자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된다. Freudenburg(1993)에 

따르면, 안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믿는 시민들일수록 지역에 방사성 폐기

물 처리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 김지수･심준섭(2011)는 

원전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가 원자력 정책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부 및 한전 신뢰와 참여의 관

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2>�H2:�정부에�대한�신뢰는�주민참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연구가설�3>�H3:�한전에�대한�신뢰는�주민참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셋째, 충분한 의사소통이다. 시민참여는 그 자체로 정부와 시민들의 쌍방향 의사소통이며 상호

작용 과정이다(Creighton,2005).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들은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참여의 기회와 방식을 학습한다(McLeod et al., 1999). 따라서 의사소통이 확대될수록 

참여는 증가한다. Adedokun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개발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jphart(1997)는 선거관련 연구

에서 참여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국내연구들에서 

정보의 공개, 의사결정에 대한 기회보장 등을 통한 시민참여 제도는 시민 의사가 반영됨으로써 

참여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종섭, 2002; 김승일, 2005; 이수장, 2005). 윤순진

(2015)은 원전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민사회의 참여 배제를 지적하였으며, 시민참여

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의사소통과 참여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4>�H4:�의사소통의�강화는�주민참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3. 송전선로 입지 갈등에서의 참여와 수용성

비선호 시설은 국가나 지역에서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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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다(정수연･박헌수, 2001; 남창우 외, 2010). 입지 갈등

은 대부분 이러한 비선호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흔히 NIMBY 갈등으로 불린다. 이러

한 NIMBY 현상은 주민들이 ‘자신의 인근에 위험하거나 또는 해롭다고 여겨지는 무언가의 입지

를 반대하지만, 다른 지역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로 정

의되며‘(Dear, 1992; 심준섭, 2008), 따라서 정책을 통해 생산되는 비선호 시설인 공공재가 주민

들에 의해 수용 거부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설

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에너지 관련 시설은 대표적인 NIMBY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원자

력 발전소와 함께 송전선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 수용이 거부되는 대표적인 

비선호 시설이다(Jewell et al., 2009; Jay, 2004). 산업화가 가속화 될수록 전력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전력 생산시설은 대규모화되고, 생산된 전기의 송전을 위해 고전압선이 사용된다. 그러

나 새로운 송전선의 건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신체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지역의 재산가치의 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 인식이 동시에 결합되어 반대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또한 송전선로 경우 효율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정부주도의 DAD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넘어 여러 지역에 걸쳐 장

기간에 갈등이 발생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DAD 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의

해 소수의 대안들만 검토됨으로써, 주민들이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준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된다(Jewell et al., 2009). 이러한 전통적인 송전선로 입지 과정은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함으

로서 주민들이 반대 집단으로 쉽게 결집되게 만든다.

이처럼 DAD 접근의 정당화 논리와는 반대로, 높은 수준의 시민참여는 송전선로의 입지결정과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킨다(Bailey & Grossardt, 2006; Jewell et al., 2009).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입지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민참여 수준을 

Arnstein(1969)의 사다리 모형에서 제시된 파트너십 수준의 시민참여가 바람직하다(Bailey & 

Grossardt, 2006; Jewell et al., 2009). 국내연구에서, 김지수･이선우(2016)은 주민투표를 통한 

갈등관리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 내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참여가 필

요하다고 보았다. 정정화(2015)는 원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및 기관의 신뢰가 중요하다

고 보았으며,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참여와 수용성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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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5>�H5:�시민참여의�확대는�송전선로�입지�수용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Ⅲ. 조사 설계

1. 연구모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님비시설의 수용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 있지만, 송전선로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참여의 결정요인들이 참여를 매개로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를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정보 제공, 정부 신뢰, 한전 신뢰, 의사소

통이 독립변수로, 참여는 매개변수로, 수용성은 종속변수로 포함되었다.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

를 토대로 도출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수용성은 송전선로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측정하는데 초점

이 맞춰졌다.2) 이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의 찬성 여부, 안전 조건의 송전선로 건설 찬성 여부, 경

제적 혜택 조건의 송전선로 건설 찬성 여부 등의 3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매개변수인 참여는 송

전선로 입지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의 측정을 위해 

2) 송전선로에 대한 수용성 연구가 많지 않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원자력 정책수용성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문항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수용성 측정문항들이 사용되었다(Flynn et al, 1992, 
Bronfman et al, 2009; 김지수･심준섭, 2011; 김지수･윤태섭, 2016; 임다희 외, 2016; 한인섭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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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등 참여, 조정 과정 참여, 투표참여, 토론 참여 등 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독립변수들의 조작화의 경우, 정보 제공은 송전선로에 관한 정보 제공 수준을 평가하는데 초점

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송전선로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 제공, 송전선로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등 2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정부 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 대화 상대방으로서의 신뢰,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 등 3개 문

항이 사용되었다. 한전 신뢰는 송전선로 사업기관인 한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

졌다. 이를 위해 한전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 대화 상대방으로서의 신뢰,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의지에 대한 신뢰 등 정부 신뢰와 동등한 측정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은 송

전선로 입지결정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소통 수준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주

민과의 의사소통의 충분성, 의사결정 주민참여와 역할 보장, 안전점검 과정의 참여 보장 등 3개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모든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형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표 2>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과 각 변수

의 측정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변수명 측정지표

수용성
1) 우리 지역에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것을 찬성한다.
2) 송전선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우리지역에 송전선로를 건설해도 좋다.
3) 경제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면, 우리 지역에 송전선로를 건설해도 좋다.

참여

1) 설명회,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면 참여할 것이다.
2) 민간 전문가를 통한 갈등 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3) 주민투표 등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다.
4) 공개적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면 참여할 것이다.

정보 제공
1) 송전선로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
2) 정부는 송전선로와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 신뢰
1) 정부를 신뢰한다.
2) 정부는 믿을만한 대화상대방이다.
3) 정부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한전 신뢰
1) 송전선로를 건설/운영하는 한국전력(한전)을 신뢰한다.
2) 한전은 믿을만한 대화상대방이다.
3) 한전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의사소통

1)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경과지(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로)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과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의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충분
히 보장된다.

3) 송전선로의 안전점검 과정에서 주요 관련자들의 참여가 보장된다.

<표 2> 잠재변수 및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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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송전선로에 대한 시민들이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또한 참

여가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리서치의 MS 패널

을 활용한 웹조사(CAWI)를 통해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5년 10월 28일~11월 4일까지 약 8

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고, 무작위 층화표본추출을 통해 표본추출이 이루어졌다. 불성

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1,005명의 응답이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하의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남녀의 비율은 비슷한 수

준을 보였다. 연령의 경우 중장년층인 40-60대가 63.8%를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초졸이하가 10

명(1.0%), 중학교 44명(4.4%), 고등학교 541명(54.1%), 대학재학, 중퇴(전문대 포함) 98명

(9.8%), 대학졸 266명(26.5%), 대학원 이상 46명(4.6%)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301-400만원

이 21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21.0%), 901-1000만원이 7명으로 가장 낮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0.7%). 직업군의 경우, 사무･기술직이 33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32.8%). <표 3>은 응답자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인구구성학적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97 49.5
여성 508 50.5

연령

10대 5 0.5
20대 165 16.4
30대 192 19.1
40대 211 21.0
50대 201 20.0
60대 229 22.8
70대 2 0.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 1.0
중학교 졸업(재학 포함) 44 4.4

고등학교 졸업(재학 포함) 541 53.8
대학교 재학 98 9.8
대학교 졸업 266 26.5
대학원 이상 46 4.6

소득

100만원 이하 68 6.8
101-200만원 155 15.4

201-300만원 197 19.6

<표 3> 표본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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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분석결과

구조방정식모델링에 앞서, 정보 제공, 정부 신뢰, 한전 신뢰, 의사소통, 참여, 수용성 등 연구모

형에 포함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 결

과, 종속변수인 송전선로 수용성을 측정하는 3개 문항 평균이 3.04로 전체 변수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지역의 송전선로 건설 찬성‘의 경우 2.74점으로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

을 보인 반면, 안전성(M=3.20), 경제성(M=3.20) 조건이 제시될수록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보 제공, 정부 신뢰, 한전 신뢰, 의사소통의 측정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모두 보통(3점) 이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부 신뢰의 3개 문항 평균이 2.41점, 한전 신뢰의 

3개 문항 평균이 2.53점, 정보 제공의 2개 문항 평균이 2.32점으로 모두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

났다. 특히, 의사소통의 3개 문항 평균은 2.23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참여

인구구성학적 특성 빈도(명) 비율(%)
301-400만원 211 21.0
401-500만원 154 15.3
501-600만원 112 11.1
601-700만원 39 3.9
701-800만원 36 3.6
801-900만원 16 1.6

901-1,000만원 7 0.7
1,001만원 이상 10 1.0

직업

농업, 어업, 임업 9 0.9
자영업 99 9.9

판매/서비스직 58 5.8
기능/숙련공 50 5.0
일반작업직 31 3.1
사무/기술직 330 32.8
경영/관리직 16 1.6
전문/자유직 47 4.7

가정주부 177 17.6
학생 84 8.4
무직 78 7.8
기타 2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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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는 3개 문항 평균은 2.84 점으로 상대적으로 독립변수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적으로 송전선로에 대한 수용성은 보통 수준인 반면 정보 제공, 정부 신뢰, 

한전 신뢰, 의사소통, 참여 등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보통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

다. 

2. 측정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을 위해 AMOS 23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6개의 외

생 및 내생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문항들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결과

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각 잠재변수별 측정문항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Cronbach 

α) 0.85-0.97로 나타났으며(Cronbach α>0.7 기준), 종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는 

0.85-0.93으로 나타났다(C.R.>0.6 기준). 따라서 측정문항들의 신뢰도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용성

수용성1 2.74 0.94

수용성2 3.20 0.98

수용성3 3.20 1.01

참여

참여의식1 2.97 0.86

참여의식2 2.87 0.82

참여의식3 2.78 0.97

참여의식4 2.73 0.96

정보 제공
정보 제공1 2.32 0.95

정보 제공2 2.31 1.06

정부 신뢰

정부 신뢰1 2.44 0.96

정부 신뢰2 2.38 1.04

정부 신뢰3 2.40 1.03

한전 신뢰

한전 신뢰1 2.59 0.86

한전 신뢰2 2.53 0.95

한전 신뢰3 2.49 0.94

의사소통

의사소통1 2.18 0.90

의사소통2 2.20 0.91

의사소통3 2.32 0.91

<표 4> 기술통계 분석결과



참여가 송전선로 입지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참여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143

평가되었다.

* C.R. = ∑표준화적재치측정오차
∑표준화적재치

구성개념 타당도는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로 나누어 검증되었다. 평균추출분산(AVE)이 

0.64-0.79로 기준인 AVE>0.50을 넘고 있으며, 상관관계제곱()인 0.01-0.36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모든 측정문항들의 표준화 적재치가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5). 종합 신뢰도 역시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수렴타당도

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각 잠재변수의 AVE가 상관관계 제곱() 보다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따라서 판별타당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잠재변수들에 대한 측

정지표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은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계

산한 것이다.

요인 관측변수 표준화 적재치 오차
신뢰도

(Cronbach α)
종합신뢰도*

(C.R.)

수용성

수용성1 0.76 0.23

0.85 0.89수용성2 0.87 0.21

수용성3 0.89 0.33

참여

참여의식1 0.73 0.34

0.85 0.88
참여의식2 0.77 0.27

참여의식3 0.78 0.37

참여의식4 0.89 0.46

정보 제공
정보 제공1 0.88 0.20

0.85 0.85
정보 제공2 0.84 0.33

정부 신뢰

정부 신뢰1 0.82 0.30

0.97 0.92정부 신뢰2 0.91 0.17

정부 신뢰3 0.92 0.15

한전 신뢰

한전 신뢰1 0.70 0.37

0.86 0.89한전 신뢰2 0.89 0.18

한전 신뢰3 0.89 0.19

의사소통

의사소통1 0.88 0.18

0.91 0.93의사소통2 0.85 0.22

의사소통3 0.91 0.14

<표 5>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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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참여 정보 제공 정부 신뢰 한전 신뢰 의사소통

수용성 0.73 　 　 　 　 　

참여 0.28(0.08) 0.64 　 　 　 　

정보 제공 0.48(0.23) 0.40(0.16) 0.74 　 　 　

정부 신뢰 0.38(0.14) 0.41(0.17) 0.61(0.37) 0.79 　 　

한전 신뢰 0.45(0.20) 0.43(0.18) 0.63(0.40) 0.76(0.58) 0.74 　

의사소통 0.46(0.21) 0.39(0.15) 0.77(0.59) 0.67(0.45) 0.72(0.52) 0.81

<표 6> 잠재변수간 상관관계

* 대각선의 값은 추출평균분산(AVE)값이며, 괄호 안의 값은 상관관계 제곱값( )임

** AVE = ∑표준화적재치측정오차
∑표준화적재치

3. 연구모형의 검증결과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개별적인 경

로계수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모형 적합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절대적합도 지수인 , GFI, 

AGFI, RMSEA가 포함되었고, 상대적합도 지수로 NNFI, CFI가 검토되었다. 

일반적으로, 값이 유의미하지 않으면(p>0.05)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542.271, df=123, p=0.00), 값은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

도 지수들과 함께 검토된다(심준섭, 2013).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RMSEA는 

0.06(<0.05), NNFI는 0.96(≥0.90), CFI는 0.97(≥0.90), GFI는 0.95(≥0.90), AGFI는 0.93(≥

0.90)로 RMSEA를 제외한 모든 지수들의 적합도가 보수적인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RMSEA의 

경우도 보다 일반적인 기준인 RMSEA<0.08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

반적인 모형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다음 <표 7>

과 같다. 

적합도지수  ( ) RMSEA NFI CFI TLI GFI(AGFI)

통계치 542.271(123), p=0.00 0.06 0.96 0.97 0.96 0.95(0.93)

<표 7> 모형 적합도 지수

다음으로,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효과들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들 각각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경로계수들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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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보 제공과 참여의 관계는 <연구가설 1>에서 제시된 방향(+)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정

보 제공은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으며(β=0.19, p<0.05),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참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에서 예측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0.13, p<0.05). 따라서 <연구가설 2>는 지

지되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인 한전에 대한 신뢰는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에서 예측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β=0.22, p<0.05). 따라서 <연구가설 3> 역시 지지되었다. 의사소통과 참여간의 관계

도 <연구가설 4>의 예측방향(+)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4>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참여는 송전선로 입지 수용성 긍정적인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5>에서 예측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β=0.75, p<0.05). 따라서 <연구가설 5>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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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변수 경로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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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송전선로와 관련된 정보 제공, 정부에 대한 신뢰, 송전선로 건

설 사업자인 한전에 대한 신뢰는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송전선로 입지 수

용성의 제고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Ⅴ. 결론

송변전 시설은 대표적인 NIMBY 시설로써,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과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과거 정부의 권위적인 DAD 

방식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경

우가 빈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갈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참여가 송전선로 입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

적으로 연구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신뢰, 기관(한

전) 신뢰, 정보 제공, 의사소통이 시민참여를 통해 송전선로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변수들 간의 인과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이 실시되었

다. 분석결과, 송전선로와 관련된 정보 제공, 정부에 대한 신뢰, 송전선로 건설 사업자인 한전에 

대한 신뢰는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주민참여는 송전선로 입지 수용성을 제고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송전선로 입지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했

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송･변전시설 입지 과정에서의 갈등

을 예방 및 관리하고,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정보의 제공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Creighton(2005)이 강조한 것처럼, 

정부가 송변전 시설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참여는 아니며,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송변전 시설에 대한 주민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

근이 가능하고, 객관적이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의 설명회, 공청회 등과 같은 제

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은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며, 반대집단으로의 동원화를 촉진하기 

쉽다. 따라서 사업초기 시점부터 객관적이며, 상세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의 참여

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들과 해당 

지역의 일반 주민들에게 송전선로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위원회 참여

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Arnstein(1969)이 제시한 참여의 사다리에서 파트너십 이상의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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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와 사업자인 한전은 송전선로 사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신

뢰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4년 6월 행정집행을 기점으로 밀

양 송전탑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불

신은 고조되었다. 이 사건 이후, 정부와 사업자인 한전은 DAD 방식의 사업 추진에서 탈피하여 

송전선로 구간별로 송전선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경과지를 선정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지자체, 사업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에서 송전

선로 경과지가 결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입지 수용성은 크게 향상되었고 밀양과 같은 심각한 갈등

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참여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은 정부와 한전에 대한 불

신을 완화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입지선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대중에게 주는 신뢰는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송전선로 입지뿐만 아니라 기

타 에너지 관련 시설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Dawson et al, 2006; 

Lidskog, 2005; 심준섭, 2009; 김지수 외, 2011). 

본 연구에서 제시된 중요한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참여의 영향요인을 정보 제공, 정부와 기관의 신뢰, 의

사소통으로 한정함으로써,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참여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한 연구모형의 검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연구모형 

이외의 대안모형들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용성의 결정요인들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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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and the Acceptance of Power Lines 
Ji-yong Jung & Jun-seop Shim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ceptance of power lines. It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provision of transparent information in the participation 

process, trust in government, trust in the electric corporation, and appropriate 

communication on acceptance through particip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o asses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rust in government, and trust in the electric corpora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articipation. In addition,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cceptance. The results provid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and policy acceptance 

Key words: participation, policy acceptance, power lin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